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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정에서 비롯된 고밀개발과 난개발의 문제는 도시개발과정에서의 과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못하다.
ⅰ
이와같이비용의발생및분담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와함께도시개발비용










당성검토와 용지비, 기반시설비용등의결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와같은
정부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이와같은큰방향의설정과함께기반시설비용의분담, 프로젝트독립회계제
도의도입, 자본비용의반영등세부방안을제시하였으며마지막으로일관된비
용항목체계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된 항목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와같은연구결과는향후민간주도의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예견되는부작
용과 불합리성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연구자들은기존연구와자료의부족에기인하
는연구의한계를인정하고있다. 특히민간부문의개발비용에대하여는신뢰성
있는자료의 취득이불가능하였다. 아무쪼록이 연구를계기로 도시개발비용에




















정, 이미 추진된 사업에 대한 자료분석, 관련되는 제도 및 실태, 최소한의 기준






으로구성되어있다. 서론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의범위, 주요내용등
을 제시하였다.
제2장 도시개발비용과도시개발에서는도시개발비용의개념과함께, 도시개
발이 도시개발비용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도시개발비용이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도시개발이 도시개발비용에미치는 영향을보기위하
여우선도시개발의절차에따르는비용의유출입을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도
시개발의특성별로도시개발비용에미치는영향을논의하였다. 즉사업주체, 입
지선정, 개발규모, 개발방식, 토지수용및 사용시점, 사업기간, 재원조달에따라
개발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존의 이론과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도시개발비용이도시개발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하여먼저도
시개발의목표와성과가무엇인지를논의한후에각각가격규제및주택공급목
표, 원가연동제, 시장가격, 개발규제등의전제하에공공과민간이갖는수익구조
를 가지고설명하였다. 이어 사례를이용하여도시개발비용의 상승이고밀개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개발사업총람(1995∼1999)에 나타난 1994년∼1998년 기
간중완료된 36개의택지개발사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기간중에수행되었던
전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을 총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당 조성원가는
30.7만원으로추정되었다. 이를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분류하면수도권의조성
ⅳ
원가는 35.7만원/ ㎡이며비수도권은 28.6만원/ ㎡으로수도권의조성원가가비수
도권에 비하여 ㎡당 약 7.1만원 (약 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사업의비용항목별비중을단위사업비중의평균으로구해보면지역
별로큰격차없이용지비 60%, 조성비 30%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수도권의
용지비비중이비수도권에비하여높게나타날것으로예상되었으나큰차이가
없게나타난것은수도권의 5대신도시등개발시막대한기반시설비용이투입
되었고 이기반시설비용은 대부분조성비에산입되기때문인 것으로풀이된다.
간접비용의 비중은 약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직접경비, 이주대책
비, 판매비와일반관리비, 간접비용등이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였다. 간접비는
약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기반시설비용에는용지비와조성비가혼재되어있는데기간중단위사업
비중의평균으로계산한기반시설비용의비중은 14.2%수준으로나타나며수도
권은 26.5%, 비수도권은 9.5%로수도권의비중이비수도권에비하여높게나타
난다. 이는 수도권택지개발사업의개발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교통유
발효과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비용항목별비중 (단위사업비중평균)
단위 :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직접비
용지비 58.19 60.23 59.66
조성비 31.69 29.75 30.29
직접경비 0.81 0.94 0.01
이주대책비 0.00 1.16 1.23
간접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96 1.93 1.94
간접비용 5.93 6.00 5.98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지방 0.2 26.09 4.30
국가 22.88 24.54 23.16
공사 76.91 44.72 71.48
전체비용중 비중 100 100 100
제4장 도시개발비용 관련 실태 및 문제점에서는 크게 도시개발비용의 발생
및분담과정에서의문제점과도시개발비용의예측및산정과정으로나누어분석
하였다. 먼저 도시개발비용의발생및 분담과정에서는주로용지비와기반시설
비용에초점을맞추어문제를제기하였다. 먼저용지비가시간적, 공간적상승작
용을 거쳐 올라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현행 용지비가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음에도 실제 보상지출액과 공시지가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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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63, 답 0.2202, 대지 0.0324, 임야 0.1455 로나타나용지비결정과정에서의무
원칙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기반시설비용에대하여는현행법규에엄연히분담기준과원칙이명시되어있
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비용부담과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 등의
관행이 남아 있어 결국 도시개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개발비용의예측및산정과정에서는먼저조성비, 간접비등비용항목의
산정방식에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고 항목체계가 근거법규마다 각각 다르고
혼란스러워 비용의불투명성을 초래하고 있다는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밖에 비
용의예측과관련해서는비용의과소추정경향과경험부족및불확실성으로인




관리방식에 있어 발상의전환이 필요하며, 이에는목표원가주의의 도입과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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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사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사점이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1)
이와같이도시개발비용과관련한연구가부진한원인으로는연구의필요성에
대한인식부족이라기보다는자료접근및수집의한계와여러분야에걸친전문





생과정, 이미추진된사업에대한자료분석, 관련되는제도및실태, 최소한의기







1) 최막중의 택지개발비용 변화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국토계획,1994.2) 및 한
국토지공사의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 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12)가
이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으나 규모의 경제효과, 자본비용 등 도시개발의 근본적 문제점과 결부시키













록 한다. 여기서신개발이란 신시가지개발과함께주택촉진법에의한주택단지
개발도포함하는것으로고밀개발, 난개발의사례가가장많이지적되었고자료




업단지개발 등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도시개발의각단계에따르는비용의문제는동일한차원에서다루기에혼동
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단계간에 상호연계되는 것이고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는 사전검토단계, 추진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도시개발과관련한비용편익분석에있어서도재무적분석, 재정적분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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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분석등각단계에서의분석이모두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그러나
본연구의목적이특정지역을대상으로한타당성분석에있는것이아닌만큼,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개발의 재무적 비용 측면을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의구성은 다음과같다. 2장에서는 도시개발비용의개념과 함께 도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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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비용편익분석의유형과항목

























주 : 음영처리부분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함
<표 1-2> 도시개발의유형및단계에따른도시개발비용문제
구 분 신 개 발 재 개 발
사전 검토단계 예측 예측
추진단계 비용의 발생 및 분담 비용의 발생 및 분담
사후 관리단계 비용의 산정 및 정산 비용의 산정 및 정산
주 : 음영처리부분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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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및「유통단지개발촉진
법」등에서는 조성원가라는용어로대신하고있다. 이때 조성원가는택지공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조성원가는 표준적인 건설비와 도급인이 부담해야
할통상의부대비용으로구성되는데이때조성원가는해당토지를포함하는개
발구역에대하여조성공사를할때도로, 공원등의공공용지를공제한유효택지
2)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 관련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었으나,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흡수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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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조성원가는 소재가 되는토지의 표준적인 취득가
격, 조성비및부대비용등을유효택지로환산하여구하게되며, 공급가격(분양
가격)은조성원가에개발이윤을합한금액으로결정된다. 이러한조성원가는법






하도급 이윤 등 세부항목에서 조성원가의 구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에서의비용은기반시설설치에소요된비용, 즉기반시
설개발비용은기반시설설치에투입된조성원가를의미한다.3) 이경우각종개
별법에서의 기반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에 나타나있는시설설치비용4)과마찬가
지의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산정방식은 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3) 도시개발법 제53조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
4) 물론 시설부(분)담금의 산정근거를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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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이 도시개발비용에 미치는 영향
1) 도시개발의 여러 유형
도시개발은다양한법규에근거하여이루어지는데, 현행도시개발사업은「도
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 「유통단지개발촉
진법」에의한유통단지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이중 1999년제정된도시개발법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의한환지방식과수
용·사용방식,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규정을 통합, 보완하
여마련된도시개발의기본법이다. 이법이제정됨에따라종전의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도시계획법내 도시계획사업, 즉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
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등이폐지되었다. 반면이법을통하여도시개발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를활성
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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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비용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절에서는신시가지조성을위한일반적인개발사업으로서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중심으로개발비용과의관계를살펴보도록하겠다. 다만, 택지
개발사업은 80년대 이후 도시개발의 주요수단으로서 많은 개발사례가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의 사례는현재전무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사안에 대하여는 주
로 택지개발사업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1) 개발사업의절차







얻은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단계로서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에 들어가게 된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승인되면 토지보상 작업에 착수하게 되고,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바로공사착공에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서 택지공급계획을수립
하고승인을얻은후택지를공급하게된다. 한편민간사업시행자의경우는토
지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10
바로 토지보상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2) 사업절차와비용산정
이상의개발사업절차상에서다양한형태의비용산정이 이루어진다. 우선후
보지를 물색하는 초기단계에서 전체사업에대한개발비용, 즉 총사업비를추정




시점에 표준적인 사업기간과공사기간, 표준적인사업량 등실시계획상의일정
에따른예정가격을추정하여산정한다. 또상업용지나공공시설용지의경우, 일
반적으로사업의준공시점에공급되므로준공시점에서공급가격의산정이이루
어지게 된다. 실시계획 승인시점이면 불확실성이가장큰 용지비와 기반시설비
가이미결정된상태이므로, 조성원가는오차범위내에서추정가능하게된다. 마




개발예정지구 후보지조사, 예정지구 제안, 지구지정 등의 초기단계에서 사업준
공및보고의최종단계에이르기까지일반관리비및간접비용, 직접경비가발생
한다. 그러나 지구지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무산될경우이때까지발생한비용은추진되는사업에일률적으로배분
되게된다. 이부분에서해당사업의인건비등에해당하는직접경비와일반관리
비는 구분하기 모호하므로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한편개발예정지구에대한후보지조사단계에서부터준공시점까지각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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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설계관련 용역비가 지출된다. 후보지조사시 토지 기초조사, 측량, 개발계획,




는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공사비및 부대경비가지출된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승인을얻고나면, 공동주택지부터마지막으로상업용지까지택지분양
을 위한 판매비가 지출된다.
자본비용은여타모든비용에대해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가장규모가큰용









매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각대금이 100%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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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정, 택지조성원가 산정, 비용정산의 시점임
<그림 2- 1> 택지개발사업절차와현금의유출입
제 2장 도시개발비용과 도시개발 13
3 ) 도시개발사업의 특성과 도시개발비용
(1) 사업주체
택지개발촉진법은사업시행주체가국가나지자체, 공기업등공공에한정되어
있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
여 민간도조합, 순수민간법인또는민관합동법인등의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개발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토지수용권을부여받게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그간민간사업시행자에게는주어지지않던토지수용
권을부여하고있다. 단, 사업대상토지면적의 2/ 3 이상을매입하고토지소유자
총수의 2/ 3이상의동의를받은경우에한하여수용권을갖게함으로써수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이 주어
지지않았다. 이에따라민간사업시행자에의한개발사업자체가추진되기어려
운경우가많았다. 특히, 토지매입시보상액이공공의경우보다월등히높은금
액으로 설정되어, 개발비용 상승의 부담을 안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개발의 경우 공영개발에 비하여 용지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주택건설촉진법등에의하여건설되는소규모개발의경우, 간선및공공시설에
대한부담없이무임승차하기때문에이부분의비용은절감될수밖에없는구조
이다. 이와같은공공과민간의비용구조는 <그림 2-2>과같이상이하게나타날
것이다. 하지만이에대한실증적인분석은민간건설업자의경우비용자료에대





















는 민간법인은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4/ 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
구·구역의지정제안을하기전에후보지에대하여사업성을포함한개발가능
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의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계획구역과그 주변지역으로
사실상어디든지개발이가능한실정이다. 마찬가지로도시개발법에서의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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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와준농림지역, 그밖에관계법령에 의하여집단적인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주거·상업지역은기반시설및입지, 공사등의여건이양호하지
만, 개발가능지가거의없고지가가높아사업성이크게못미치는경우가많다.
반면 자연·생산녹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또는 개발예정용지로서
단계별 계획에의거개발우선순위가 앞선 지역이므로, 도시개발의 가능성이 높
지만, 기반시설및기타공사를위한지반상태등의여건이좋지않을수있다.
취락지구나준농림지역은시가지와너무떨어져있어입지가불리하거나기반시





무관한 지가의 상승,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부담 등이 유발된다.
(3) 개발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는개발의규모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않은반면, 도시개
발사업의경우, 도시계획구역안에서주거및상업지역은 1만㎡이상, 공업지역은
3만㎡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이상으로, 그리고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33만
㎡이상으로 규모의하한선을제한하고있으나, 이역시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초기에 사업구역의 해당 토지를 협의보상하여 전면수용
및사용하는방식으로추진된다. 한편도시개발법에서는도시개발사업의성격에
따라사업의시행방식을수용또는사용에의한방식, 환지방식, 또는양자혼용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한다. 대략총사업비의 60-70%가총사업기간중전반기에지출된다. 또한용지비
뿐만아니라조성비, 직 간접비모두토지선공급금이유입될때까지금융비용으
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금리가 모두 개발비용에 반영되게 된다.
5) 최막중 택지개발비용 변화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국토계획,1994.2)
6) 1994,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 및 공급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33-134.






어 토지수용 및사용의 방식에 의한개발사업 보다 개발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도시개발법에서는토지소유자에게토지상환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하고있
는데, 토지수용및 사용의방식에서이를활용한다면 토지매입비의 현금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토지수용 및사용시점
현행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토지의
가격이급격히상승함으로써초기토지매입비용의추정에서크게벗어나사업성
이 떨어지는 등 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구역을지정한후토지를수용또는사용하는때까지장기간이소요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어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노력













되는 금융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만큼 개발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비용을줄이기위해공사기간등을지나치게단축시킴으로써부실
공사로이어질우려도있고, 보상협의기간을단축시키기위하여고가의보상액
에 합의함으로써 다음 개발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
(7) 재원조달
도시개발에있어서재원조달은가장중요한문제로서개발사업시투입되는비
용은사업시행자가조달하는것이원칙이다. 도시개발은 막대한규모의 비용을
필요로하기때문에개발비용전체를사업시행자의자체자금으로조달하기가불
가능하다. 따라서택지개발사업에서는개발비용은자체자금과택지분양대금(택
지분양선납금, 토지채권발행금, 택지분양금),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지역개발
기금등), 일반금융기관차입금 등다양한형태로 조달되는데, 특히 금융비용은






비중이 가장 큰 토지매입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국고보조를지원하며, 기타사업시행자에게는융자를하는수준의지원이있다.
구체적으로 <표 2-1>와같이, 도시개발사업시행에소요되는비용중항만, 도로,
철도, 공원녹지, 하수도폐기처리시설등의공사비내지조성비등특정시설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항만·도로 및 철도, 공원·녹지, 용
수공급시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개발구역안의 공동구, 이주
단지 등에 대한 공사비 내지 조성비 전부의 보조 및 융자
- 그 밖의 시행자의 경우, 위의 비용의 융자.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
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
치할 수 있음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과태료,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중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익금,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도
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도시기반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
비의 보조 및 융자,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도시개발구역의 지
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함
-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도시개발
채권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
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주: 도시개발법 제58∼62조, 시행령 제67∼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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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비용이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
앞의절에서는도시개발에서의제반절차와특성이도시개발비용에어떠한영
향을미치는지를따져보았다. 반대의측면에서는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도
시개발비용이 도시개발의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도시개발비용이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도시개발의 목표 및 성과
도시개발과정에서 결정된 도시개발비용은 결국 도시개발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이된다. 여기서도시개발의성과란도시개발의양과질, 그리고도시개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표들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의미한다.
도시개발의양적목표란주택공급, 산업단지공급등지표상목표의달성을의
미한다. 도시개발의질적목표란개발에의하여조성되는도시의환경, 시설, 외
관등에의하여입주민들을만족시키면서개발에의한부정적외부효과를방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목표는 갖지 않는다. 따라서 규제와지원을 통하여민간
의의사결정이공공의목적에부합되도록유도해야하는역할은정부의몫이다.
2) 도시개발사업의 수익구조와 도시개발비용






없다. 이를 주택단지개발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분양가 상한제하에서의 주택건설업자의 수익구조는
π = p q - C
s.t. p < p
의식으로표기할 수있을것이다. 여기서 π는개발이익, p는 공급가격, q는
공급면적, C는개발비용을의미한다. 여기에서 p가규제를받는다고할경우 C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가연동제하에서는
π = p q - C
s.t. p = aC












max π = p q - C
s.t. p = p, q < R







시설비가 소요되는 지구)는 과감히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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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시개발비용의 전가 과정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격규제와주택공급목표에의하여추진되었던도
시개발사업에서비용부담은결국고밀개발의원인이되어입주자및주변환경에
그 부담을 전가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공급을 예를 들어보자. 평당 조성원가 200만원, 18∼25.7평, 용적률
200%, 건축비 250만원을전제로택지개발촉진법에근거하는택지개발사업의경
우지가부담은 100만원이되고건축비 250만원을합하면아파트분양가격은 350
만원이된다. 주변의아파트분양가격이이보다낮을경우아파트건설업자는가
격하락의압력을인식하게되고도시개발의조성원가를그대로수용해야할경
우 수익성 보전을 위하여는 용적률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표 2-2> 아파트분양가격결정과정
조성원가 토지분양가격 용적률 지가부담 건축비
아파트
분양가격
200만원 200만원 200% 100만원 250만원 350만원







함께 도시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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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전제되어야할것은도시개발비용에대한합리적인관리와투명성의
제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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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도시개발비용의 구조
1. 도시개발비용의 구성
전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비용의 개념이 관련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기때문에비용항목이각각달리구성되어있는것은당연하다할 수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
법」등과같이동일하게조성원가의개념을가지고있는경우에서도항목구성
에조금씩차이가있다. 이절에서는법규마다달리규정되고있는세부비용항
목 체계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해야 하는 택지의 원가
구성항목을제시하고있다. 이법에서는비용을크게직접비와간접비항목으로
구분하고있다. 직접비는개발을위해할당되는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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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비등으로구성되고, 간접비에는일반관리비, 판매비, 간접비용등부차적비
용이 포함된다.
우선직접비에해당하는비용항목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다. 용지비는순용
지비, 보상비, 법정부대비, 소모성 부대비, 업무추진비, 용지제세의 합계액이고,
조성비는공사비, 시설부담금, 조사설계비, 교육훈련비, 개발부담금, 확정측량비,
법정부대비, 소모성부대비, 업무추진비등의합계액이다. 그리고, 직접경비는당
해사업을직접수행하거나지원하는직원의인건비 복리후생비를의미하며, 이
주대책비는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손실액의 보상분이다.
한편, 간접비에해당하는비용항목으로서, 일반관리비는인건비, 임차료, 연구
개발비, 훈련비, 기타일반관리에소요된비용을포함하되직접경비로산정된금
액을공제하여산정하고, 판매비는광고선전비및기타판매에소요된비용이며,
간접비용은 영업외비용에서영업외 수익을공제한 비용이다. 이때 일반관리비
와간접비용은사업시행자의해당비용에서사업시행지구의총사업비가차지하
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에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에 한
정되어있기때문에, 법에서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는비용항목의산정기준은
여타다른법에서취하는근거기준과마찬가지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등을 근거로 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내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대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
로공기업이시행자가되어추진되어왔다. 따라서현재실무적으로보편화되어
있는개발비용의항목은「택지개발촉진법」을근간으로하고있다고볼수있





2) 도시개발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조성원가로
공급해야하는택지의원가구성항목을제시하고있으며,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기반시설등의비용보조를 위한 시설설치 비용항목을구성하고있다. 이들
법에나타난비용항목은「택지개발촉진법」과달리직접비와간접비등대분류
없이비용성격에따라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비용등으로구분하
고 있다.
공사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에근거한재료비, 노
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합계액이며, 조사비는순공사비에포함되지않은
측량비및기타조사비로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규정에의한엔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근거하고있다. 설계비는당해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한비용으로조사비와동일한규정에근거하며, 보상비는당해개발사업의설
계를위하여지급된토지매입비와토지가액에포함되지않은건물, 입목, 영업권
등 토지소유권외의권리에 대한 보상비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이고, 기타비용
으로서보험료,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인한피해액, 부담금등당
해개발사업의인가조건등에의하여소요된비용등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비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근거로하
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하는개발사례는아직까지전무한실정이다. 그러나향후, 민간에의한택지및
특정용도개발사업이 확대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근
거로 하는 비용항목 및 기준이 비용산정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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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앞의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과는 달리, 「개발이익환수
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비용항목이제시되어있다.
따라서항목의구성에있어서도다른법들과다소차이를보이며, 분류체계도바
로세부항목으로구분되어있다. 즉총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
금및개량비, 양도소득세액, 그리고기타경비에서보상비및부담금을포함시키
고 있다.
총공사비는 당해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에 납부한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그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는
공공시설또는토지등의가액, 개량비로서 개발사업의착수전에부과대상토지
의개량을위하여지출한비용으로개시시점지가에반영되지않은비용을포함
시키고 있고, 양도소득세액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법에서는토지매입비(용지보상비)의항목은포함되어있지않고, 순수하게
토지취득시발생하는부대비용과토지개발에소요된비용항목만으로구성된다.
이는 개발이익 산정수식에이미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었기때문에7) 개발비용에
7) 토지매입비의 제외는 개발이익 산정식에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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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고 있다.
4 ) 근거법간의 비교
「택지개발촉진법」은직접비와간접비등회계상의분류방식을취하고있으
며, 이를다시이주대책비, 직접경비, 간접비용, 판매비등으로세분하고있는반




액8), 그리고「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
발촉진법」에서는 토지매입비, 보상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다.
이때용지매입비도다소차이가있는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의
용지매입비는 실제 매입가격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포함시킨 금액인데 반하여,
나머지 개발법에서는 실제 매입가격에 금융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정상지가 상승분) 별도로 토지매입비가 계상되기 때문임
8)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이익
산정방식상에 사업개시시점의 지가가 산정되므로 중복하여 반영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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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과「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인정하고있는자본비용을제외하고있다.
반면「택지개발촉진법」은당해사업에국한되지않은간접비용과판매비를인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법규와 차이가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를 위한 비용항목을제시하고있는데, 자본비용 및
도급인 이윤, 용지취득시소요되는제세공과금 등은 개발비용에서 제외되고 있
다. 이밖에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개량비, 기부금 및 양도소득
세 등이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성되는 등 다른 개발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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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법규별비용항목및산정기준















당해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토
지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소유


















당해 사업의 설계를 위한 측량비
및 기타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한 재료비,



































































자료 : 1)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택지조성원가표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7조의 별표 관련비용산정기준 항목,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 시행령 제40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7조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우 회계적인 틀에만 의존할 경우 개발사업내용을 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지침9) 등에서는이를서로절충한비용항목구성을취하고있는데, 직접비와
간접비로구분하고, 직접비는용지비, 도시기반시설비, 조성공사비, 조사설계비,
직접경비, 그리고간접비는판매·일반관리비, 간접비용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비용항목구성은기반시설의종류별로비용구분이되어있어개발사업및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실무적으로는 법규와 달리 도시기반시설비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때
도시기반시설비는 기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용지비, 공사비, 분담금을 모두 포
함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용지비에는 기반시설의 용지비까지
포함되어있지만, 실무지침상에서의용지비에는기반시설에해당하는용지비는
제외되어 있다.









하고,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근접된 지구인경우에는표준지 공시지가를기준
으로 하여 실거래가 및 최근 인근의 공공사업 보상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지장물 보상비
사업지구내건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기타물건등조사된지장물건
별로 종류별 추정보상가격을 적용하되, 지장물 종류별 추정보상가격은 타지구




비,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이있다. 이러한부담금은해당개별법상에부
과기준을명시하여그기준에따라산정하게되는데, 대부분공기업에대하여는
50%-70%수준의감면비율이적용되며, 특히사업면적의 70%이상준보전임지를
활용할 경우 개발부담금은 50% 감면, 나머지 부담금은 전액면제되고 있다.
제 3장 도시개발비용의 구조 35
(4) 기타비용
그밖에이사비, 주거비, 주거대책비, 실농보상, 영업보상비등은보상사례및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산정하며, 사업시
행자의 실무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도시기반시설비는 사업구역 밖과 연계되는 도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으
로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전력간선, 하천이나제방등의시설에대한용지비와
공사비 및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기반시설비는 주변 간선시설 현황과
지자체 요구, 타지구 사례 등예측가능한 요소를 파악한 후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시설에 대한 전년도 기반시설 공사비를 근거로 하여 추정하게 된다.
한편, 기반시설의공사를직접하지않고분담금으로납부하는경우, 그기준은
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준에따라해당시설의설치에소요되는비용의일




를구분하기어렵다. 이는도로, 상하수도, 전력및통신간선시설등선형의기반
시설을 사업구역 내외로구분하여공사비용을 지출하기가곤란하며, 대신시설
의 종류별로 공종별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단지조성비
조성공사비는사업지구내단지조성에소요되는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등으
로구성된다. 사업규모, 토공량, 구조물종류및양등의여건을고려하여전년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발주현황 중 유사한 지구의 공사비를 참고하여
추정한다.
대지조성및도시기반시설설치를위한토목공사비의경우특히, 대규모외부
반출 반입토가발생되거나매립지, 해안지역등연약지반으로지반개량, 기초보
강공사가필요한 지구는추가공사비를면밀히 계상한다. 또조경공사비는토지




하며, 설계비는기본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영향평가(교통, 환경, 인
구, 재해, 경관, 에너지사용계획) 등관련법및지구여건에해당하는용역비를계
상한다. 이용역비용의산정기준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의한엔
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추정 및 지출하여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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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비용
(1) 직접비용
해당사업을직접수행하거나지원하는직원의인건비및후생복지비로서, 이
와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2) 판매·일반관리비
판매비는광고선전및 기타판매에소요된 비용이며, 일반관리비는사업시행
자가인건비, 연구개발비, 훈련비등일반관리를하는데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





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3) 간접비용
지급이자를포함하는영업외비용에서영업외수익을차감한금액에사업시행
자의 총사업비 대비 해당사업지구의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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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원가 및 비용항목별 비중
지금까지는도시개발비용의구조적혹은제도적측면을소개하였는데본절에
서는이미추진된개발사업의자료에나타난도시개발비용전반의계량적구조
를 살펴보기로한다. 본 연구에서는택지개발사업의 자료를중심으로도시개발
비용의 구조를 분석하기로 한다. 자료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개발사업총람(199
5∼1999)에나타난 1994년∼1998년기간중완료된 36개의택지개발사업을대상
으로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 외에도대한주택공사및 지방공사 등
에서도시행한바있으나기관간의항목분류등이상이하다는문제가있고, 기관
간의 효율성 비교 등이 연구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한국토지공사의 자료로도 충분히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료의분석에있어전체사업의합계된비용을분석할경우수도권신




기간중에 수행되었던 택지개발사업의 ㎡당 조성원가는 30.8만원으로 추정되
었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면 수도권의 조성원가는 35.8만원/ ㎡
이며비수도권은 28.8만원/ ㎡으로수도권의조성원가가비수도권에비하여㎡당
약 7만원 (약 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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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항목별 비중
기간중수행된택지개발사업비용의항목별비중을살펴보면전국적으로용지
비의비중이 58.2%, 조성비는 31.7%이며수도권은 용지비 60.2%, 조성비 29.8%
이며비수도권은용지비 59.7%, 조성비 30.3%인것으로나타나권역간에큰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단위면적당조성원가
단위 :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단위사업기준 35.8 28.8 30.8
<표 3-3> 비용항목별비중 (단위사업비중평균)
단위 :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직접비
용지비 58.19 60.23 59.66
조성비 31.69 29.75 30.29
직접경비 0.81 0.94 0.01
이주대책비 0.00 1.16 1.23
간접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96 1.93 1.94
간접비용 5.93 6.00 5.98







주대책비, 판매비와일반관리비, 간접비용등이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였다. 간
접비는 약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3 ) 기반시설비용의 비중
전 절에서 살펴본 비용항목의 비중에는 기반시설비용이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이유는기반시설비용에는용지비와조성비가혼재되어있기때문이다.
기간중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투입된 기반시설비용이 총개발사
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2%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비수도권의비중을비교하면수도권은 26.5%, 비수도권은 9.5%로수
도권의비중이비수도권에비하여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차이
는수도권도시개발의규모, 교통유발효과등에서비롯된다고볼수있지만기반
시설비용의 분담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더욱 중요한 원인을 알게 된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단위사업기준 26.5 9.5 14.2
<표 3-5> 기반시설비용의분담내역
단위 :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지방 0.2 26.09 4.30
국가 22.88 24.54 23.16
공사 76.91 44.72 71.48
전체비용중 비중 100 100 10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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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분석하되비용의 성격에따라서 특기할만한사항이 없는경우에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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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서,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감정평가사는공시지가와지가변동률및주변지역거래가
격 등을 탐문하여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들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써 보상액이
결정되나실제보상계약의체결에이르기까지는상당한조정이필요하며사업시
행자입장에서는토지수용절차등조정과정을거칠경우부담해야할업무량및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의식하여 보상액을 올려주게 된다.
현행용지비가공시지가를기본으로평가하게되어있음에도실제보상지출액
과공시지가와의상관관계를보면전 0.3563, 답 0.2202, 대지 0.0324, 임야 0.1455
로 나타나 용지비 결정과정에서의 무원칙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결국, 지구지정당시까지형성되었던최종거래가격, 심지어는사전기획단계에
서보상액을추정하는과정에서보수적으로높게설정한기준가격이실제협의




㎡당용지비가 59.53 천원수준이었으나 1993년에보상이된고양화정지구의경
















는 만큼, 이 규정의 내용과 실효성은 사업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특히사업구역밖의기반시설비용의종류와범위, 비용부담주체등이중
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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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상도시기반시설설치관련규정
시설
종류 설치의 범위 설치의무자
도로
- 주택단지밖 기간도로 ∼ 동단지경계선(단지주출입구)까지의
길이 중 200m를 초과하는 부분 (주촉, 택촉)
-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상 도
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 주택단지밖 기간도로 ∼ 동단지경계선까지의 길이 중 200m
를 초과하는 부분(주촉, 택촉)




- 주택단지밖 기간시설 ∼ 택지 또는 공동주택 단지경계선
(주촉, 택촉)
- 도시개발구역밖 기간시설 ∼ 구역안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








- 사업구역 밖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 ∼ 동단지(개별필지)
경계선
- 다만, 단지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 제외)





- 사업구역 밖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




- 사업구역 밖 기간시설 ∼ 동단지(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
로시설 및 동단지(개별필지)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
설.
- 다만, 국민주택건설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
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








주: 택지개발촉진법상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제36조의 규정을준용한
다(제14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7조, 시행령제35조, 제36조, 시행규칙 제24조 등이








-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하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자체가 설치해야 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
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
자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
로부터 3년이내로 해야 하며, 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
한 간선시설 설치비용과 보상이 완료할 때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
당시의 정기예금의 금리(상환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예금금리)를




-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지정권자는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
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비용부담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추가비용은 최초실시계획인가시의 총사업비의 10%를 초
과할 수 없음. 다만, 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
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
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밖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인
하여 이익받는 지자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기반시
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이익받는 지자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지자체의 부담금은 당해 도시개발사업비용의 1/ 2분을 넘지 못하
며, 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은 당해 도시개발사업비용의 1/ 3분을 넘지 못
하되,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
는 도시개발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1/ 2분까지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도시개
발사업비용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
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주: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7조 관련. 도시개발법 제57조 관련





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서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표 4-1>과같이사업시행자이외의설치의무자를규정해놓고있다. 또
<표 4-1>에해당하는기반시설의종류와범위에한하여사용검사일까지시설설
치를 완료하여야 한다10)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에서규정하고있는도시기반시설의종류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
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통신시설이다. 설치범위는도로및상하수도시
설의경우, 사업구역경계선에서 200m를초과하는부분, 도시계획도로및도로
법상도로등과구역내로연결되지않는통과상하수도시설, 그리고 나머지시
설의경우, 사업구역경계선을초과하는부분에 대하여사업시행자외에 지자체
및 공공시설관리자 등의 시설설치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사업구역밖의기반시설설치비용과관련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표
4-2>에제시된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가설치를 완료하지 못했을경우, 간선시
설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대행하되,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은 3년 이내에 정기예금 금리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설치해야하는도로및상하수도시설설치비용의 1/ 2은국가
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지자체는기반시설설치를위한비용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 그러
나현실적으로, 대부분의택지개발사업이지방자치단체의간선시설정비계획과
연계되지않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기반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을확보하지
않은상태에서개발사업을진행하게된다. 이경우, 개발계획및실시계획사전
10) 도시개발법 제54조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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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시, 개발계획승인시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관계부














한 사업지구의 경우 기반시설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을 기반시설
환경이 열악한 사업지구에 기반시설비용으로 투입함으로서 개발이익을 배분한
다고볼수있다. 물론이는사업시행자측면에서기반시설환경이열악한사업
지구의분양성을높이기위한방법이며, 기반시설환경이양호한사업지구의개
발이익이 타지역으로 유출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비용분담상의문제의개선을위하여최근제정된도시개발법에서는기
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착수시에 비용부담계획 수립, 추가비용의 범위의
한정, 원인자및수혜자에대한비용부담등에대한규정들을두고있다. 즉첫째,
사업초기에 도시개발구역 밖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시행자가부담할비용과국가및지자체가지원할비용에대한분담계획을
마련하도록하고있다. 둘째, 추가시설의설치비용에대하여최초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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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사업비의 10%를초과할수없도록하되, 다만시행자의요청에의해서그














- 택지개발사업 등 택지조성사업의 부담금 : (1㎡당 표준
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 표준개발비는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토록 규정
- 주택건설사업의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
건축연면적)-공제액
























- 산림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
하였을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봄
-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즉 임도기술자가 복구설계
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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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 부과
실제로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 내외에도시기반시설을설치하는 것외에, 공
사기간내에설치하기곤란한기반시설(예: 광역상수도, 광역전철등)에대하여는
직접설치하는대신비용을부담하는경우가많다. 이경우, 해당개별법에서는





한편 최근에 제정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설치비용을






































수도권 19,603 11,482 5,764 86 3,647 149 1,261 886 574 4,258 217
지 방 16,853 8,637 3,427 59 3,217 80 826 175 1,029 4,006 237
전 국 36,456 20,119 9,191 145 6,864 229 2,087 1,061 1,603 8,264 226
자료: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산정,
2001.3




하도록 되어있다. 즉개발비용은공사비, 조사설계비, 직접경비, 간접비(일반관
리비+판매비+간접비용)의 합계로 구성된다.
이러한산정기준에따라 1990년대이후토지공사혹은주택공사에서시행중이
거나준공된 55개의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산출된 1㎡당 표준개발비는 22.6
만원이고, 수도권은 21.7만원, 지방은 23.7만원으로 지방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교통유발가능지역에대한차등부담, 지가가높은지역의기반시설
설치비용상승등을감안할때, 용지비를포함하지않는표준개발비산정방식은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도시개발비용의 예측 및 산정
1) 비용산정의 실태 및 문제점
(1) 조성비
조성비는일반적으로 <표 4-5>와같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제9조에근거하여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도급인이윤의
합계액으로산정한다. 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는공사비상에도
급인이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공사발주시
도급인의이윤을포함한비용일체를지출하기때문에이를산정하지않을경우,
지출과 산출간의 비용차이가 발생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공사/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다음 비목 포함
-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
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
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요율을 곱한 금액
- 이윤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
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
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도시
개발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택지개발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에 의거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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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 공사비는 대지조성,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분류하여 공사비를








로 하여 해마다 경험자료를 통하여 보정된 비용치를 적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현실적으로공사비용은단지여건, 적용기준, 평면형식, 공법, 재료선정등공사
의특성에따라비용변동의폭이크기때문에획일적인원단위의설정이곤란할
뿐만아니라획일적인기준을적용한시설별원단위산정은실제지출된비용과











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비용추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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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발여건이각기다른사업지구마다기반시설의종류와설치범위에대
한편차가클(예: 용수간선시설, 간선도로, 전철, 하수처리장, 터널, 교량등) 뿐만
아니라, 각시설별공법(특히교량이나터널)이다르기때문에비용의편차가크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택지개발계획 승인후 용지취득과 실시계획
작성, 그리고택지개발사업을실시하고사업이종료되기까지에는장기간이소요
된다. 이때사업시행자는직접자신의부담으로채권을발행하거나재정자금또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개발자금을조달하게되는데, 개발이완료된 택
지가팔리기전까지사업시행자가개발소요자금에대한금융비용을부담하게된
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성원가 산정시 간접비용이라는 비용항목에서 영업외비용에서 영업외수익을 차
감한금액을계상함으로써12), 타인자본비용이간접적으로산입된다고볼 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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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타인자본과자기자본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융자금에대해서는
실제공사가부담하는융자금이율을, 자기자본에대해서는실세금리가반영된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범위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사업시행자의여건에따라금융비용의금리차이가존재함에도불구하
고이러한차이를모두자본비용으로인정하고있다. 그러나이처럼발생한자본
비용을 그대로인정한다면, 사업시행자는 금융비용을줄이려는노력을 하지 않




양한공사지연의 상황이발생하는데, 이러한모든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모두조성원가등에산입한다면, 개별사업마다비용산정상의형평성이나불합리
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기준으로 공급하더라도,
준공된사업지구의경우수년전의조성원가기준으로공급할경우시장가치와심
각한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 융자금에 대하여 표준공사기간의 1/ 2 상당기간 동안 계상
- 표준공사기간 : ISO 보증표준에서 정한 기간
- 적용이자율 : 공사가 부담하는 융자금 이율
<자자이자>
- 용지비에 대하여 용지매수일로부터 착공일까지의 기간에 표준공사기
간을 합한 기간 동안 계상
- 용지비 및 융자금(융자금이자포함)을 제외한 건설원가에 대하여 표준
공사기간의 1/ 2상당기간동안 계상. 단, 공사계약에 의한 선급금지급액
에 대하여는 표준공사기간에 대하여 계상
- 입주선수금(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는 해당기간을 공제
- 용지매수일 : 재결일, 다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용지매입시는 계약금,
중도금, 자금의 납기별 납입일
- 적용이자율 : 공사가 공공분양주택기금 수용시 부담하는 이율. 다만,금
리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실세금리가 반영된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범위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 연도별 직접비 x 각년도별 자본비용률
- 산입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성원가 산출방법에는 자본비용이 조성원가
에 포함되며 자본비용률은 자본비용을 공단용지 각 사업지구에 배부
하기 위한 비율이다.
- 자본비용률은 2개년도에 적용된다.
- 자본비용률 = 자기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용
-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구성비율 x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 타인자본비용률 = 타인자본구성비 x 타인자본비율
자료 : 1) 대한주택공사, 단지계획기준, 2000, p.41
2) 한국토지공사,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12, p.58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계획 실무지침, 1993, 재인용)




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까지의 자본비용을 산정하되, 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불가피한사유로실시계획기간을연장한경우동기간을포함하도록규정하
고 있다13).
그러나 자본비용 산정시 실시계획에서정한사업기간을적용할경우, 현실
적으로사업기간이완료되기전인, 사업기간중에도일부선공급분에대한현금
유입이이루어지기14) 때문에현금유입이실질적으로발생한이후에도자본비용
을 계상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②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관리활동에소요되는제비용인데,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법률」에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제시하는일
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택지개발촉진법」상일반관리비는사업시행자의총사업비에대한당
해 사업시행지구의사업비의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하고있어, 사업시행
자의관리활동부문에소요되는제비용을다루고있다. 현행대부분의택지개발
사업을주도하는한국토지공사와대한주택공사에서도「택지개발촉진법」에근
거하되, 나름대로의 지침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13) 이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과 연계하여 시
행하는 항만,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
가 해당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이다.
14) 이에 관해서는 상게서 pp. 117-118, 그리고 p.125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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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일반관리비관련산정기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결정기
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 적용 산정
택지개발
촉진법
- 사업시행자의 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기타 일반
관리비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경비로 산정된 금액 공제) x
(당해사업시행지구의 총사업비/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주택공사 : 매년 1/ 4분기 판매부서에서 산정시달을 참조하여 적용
산정하되, 용지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기업
의 유지·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으로서 연간 건설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결정된 예정배분액)
※ 토지공사 : 직접비(이주대책비 제외) x 관리비율
개발이익
환수법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 합계액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액
자료 : 1) 대한주택공사, 후보지 조사선정 업무지침, 2000.10, pp. 36-44.
2) 한국토지공사,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12, pp.58-66.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계획실무지침, 1993, 재인용)
이러한 산정방식은 「도시개발법」등에서와 같이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에대한당해사업시행지구의 사업비의 비
율을적용하기때문에계산의기초가되는항목들이매우광범위하거나애매모
호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 따라 발생형태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③ 간접비용
「택지개발촉진법」상에만 규정되어 있는 간접비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부대비용중에서직접경비와구분하여해당사업과관련은있으나직접적
으로대응시키기어려운사업시행자의기업운영경비를간접비용으로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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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서간접비용은영업외수익과영업외비용에대한, 사업시행자의총






한 개발비용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게 된다.
<표 4-8> 간접비관련산정기준




-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상계액 x ────────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 간접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업외 수익이 영업외 비용을 초
과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을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제하고, 미달
하는 경우 택지조성원가에 포함
주택공사
실무지침 - 매년 1/ 4분기 판매부서에서 산정시달 참조
토지공사
실무지침
- 직접비(이주대책비 제외) x 간접비용률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간접비용률은 예정배부율이 없으며, 5년간의 평균치이다.
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
- 주거용지 간접비용률 = ─────────── x 100상품매출원가
영업외비용-타인자본비용
- 공단용지 간접비용률 = ─────────── x 100
상품매출원가
자료 : 1) 대한주택공사, 후보지 조사선정 업무지침, 2000.10, pp. 36-44.
2) 한국토지공사,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하는 사업장과 비효율적인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비효율적인 사업장의
원가가효율적인사업장으로전가될수있다. 또한비용을사후적으로집계하고
배분하기때문에비용발생에대한통제를제대로하지않는소위도덕적해이현
상에 따른 비용 또는 대리인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및 공사비내 제세공과금 등이 비용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택지개발과관련되는부담금에는사업승인과더불어부과되는농지조성비, 농
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등이있고, 준공후부과되는개발부
담금이있으며, 구체적인산정기준은 <표 4-9>와같이개별법에근거하게된다.
택지개발과관련되는제세공과금으로용지의취득시부과되는세제로는취득
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등이있으며, 보유시발생하는세제는종합토
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이있고, 토지의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인지세, 그리고대체취득시에는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등이부과된다. 이
와같은제세공과금에대한구체적인산정기준은 <표 4-10>와같이관련개별법
에 근거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담금과 제세공과금은 구체적인 산정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므
로, 비용의산정및예측이비교적정확하다. 다만, 이러한비용자체가개발비용
으로인정되는것이합리적인지에대한문제가있다. 다른부담금및제세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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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달리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는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개발비용은개발이익을제외하고투입된비용이므로여기에개발이익분
의 일부인 공과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용지비관련부담금산정방식






- 관련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단위당 금액 고시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20
-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은 70%감면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택지개
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은 50%감면
대체
조림비 산림법
- 관련규정에 의거 매년 산림청장이 단가 고시
산림전용








- 부담률 = 부과종료시점 부과대상토지가액-(부과개시시
점 부과대상토지가액+부과기간동안 정상지가상승분+개
발비용)×25%
- 공사의 경우 50% 감면
주 : 그밖에도건축개발관련부담금또는분담금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등이있
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함(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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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0> 택지관련제세공과금
구 분 근거법 산정방식
취득시
취득세 지방세법 - 과세표준 : 취득가액
- 세율 : 20/ 1,000
등록세 지방세법
- 과세표준 : 신고에 의한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없을시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
- 세율 : 일반유상취득 30/ 1,000 일반소유권보존 8/ 1,000
일반공유,합유,총유물분할 3/ 1,000 지상,저당,지역,전세
권,임차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2/ 1,000 농지





- 과세표준 : (1)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
(2)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해야할 종합토지세액(세액
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천만원 초과로 구분하여
적용)
- 세율 : (1) 20/ 100, (2) 500만원초과하는 금액의 10/ 100,
50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15/ 100




-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소유하
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및 비과세, 면
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 합계액), 별도합산(건
축물부속토지중 일정기준내의 면적 합계액), 분리과세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토지와 사치성 재산토지를 분리
하여 토지가액 산정)로 구분하여 적용함
- 세율 : 종합합산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9가지 구분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하며, 분리과세세율은 분양, 공급,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 또는 건축물
의 가액
- 세율 : 과세표준의 2/ 1,000분의 2,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
의 3/ 1,000을 초과할 수 없음
소방공동
시설세 지방세법
- 과세표준 :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 세율 : 과세표준을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
을 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
으로 함. 500만원이하의 가액-0.6/ 1,000, 1천만원이하의
가액-0.8/ 1,000, 2천만원이하의 가액-1.0/ 1,000, 3천만원
이하의 가액-1.2/ 1,000, 5천만원이하의 가액-1.4/ 1,000, 5
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1.6/ 1,000분
자료 : 대한주택공사, 2000, 보상실무 및 해당법률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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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각종비효율을야기하게된다. 공기업 내부에서조차 기획부서와추진부서





(2) 경험부족 및불확실성으로 인한예측의 어려움
도시개발사업에경험이있는일부공기업을제외한민간과정부부문의전문























조를하고있다. 그래서공사비, 용지비및 기타부대비용등에대한시설유형
별 설치비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사업시행자의개발비용추정시에는간선도로나간선용수시설등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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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해당법규와사업시행자의실무적비용항목구조가다름에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해당법규에따라다시정산해야하는이중의번거로움을겪게되고, 사업시
행자와 법규간의 비용비교가 쉽지 않아 투명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마다 회계기준이 달라 조금씩 다르게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따라정산과정의비교가어렵고, 공동설치시설에대한비용부담
시 문제가 되고 있다.
(2) 법규간 비용항목구성 비교
관련법규상 비용항목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외하고나머지관련법에서는대략용지비내지보상비, 공사비, 일반관리비등
바로 비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직접비와간접비로크게구분하고나서비용




있어 용어사용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거법마다 달리 제시되고 있는 비용항목구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하여 구체적인 비용항목을제시하고 있다. 즉세부항목중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을다룰것인지, 이윤, 일반관리비, 설계비등을모두포함할것인지가조
금씩 다르다.
셋째,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외하고 모든 조사비는 별도 비용항목으로, 설
계비는 공사비내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설계비와공사비는다른성격
의비용이므로구분하는것이마땅하나, 그렇게될경우공사비와별도의비용항
목이생겨분류체계가지나치게세분될수도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합리적으
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의 직간접비용이 발생하는데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등에서는별도의 기타비용 항목을구분하여구
체적인비용을열거하고있는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간접비속에 간
접비용 및 판매비 등의비용항목으로다루고있는데, 특히「택지개발촉진법」
상간접비용과일반관리비의성격이다소중복적이며, 다루는범위도모호한측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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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1> 분류체계및용어사용상의실태
비용





- 용지비 및 부대경비 라 하여 용지매입비, 조사비, 등기비 등
의 합계액임.
- 이주대책비 는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을 원가회수차
원에서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이주대책비는 용지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주대책비 용지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이므로, 용지비 항목에서 다루어질 비용의 성격인데, 분류체계
를 별도로 하고 있어 혼란스러움
도시개발
법 등
- 보상비 는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
입비 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 입목, 영업권 등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의 합계액으로서
토지를 포함한 각종 보상관련 비용임.





- 보상비 는 법의 목적상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구역안의 건물, 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부분에
한정시켜 토지매입비를 제외시키고 있음.
- 이 법에서는 용지취득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다른 어






- 조성비 는 용지조성비와 설계비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법률
과 차이가 있음.
- 직접비내 직접경비 에는 인가관련 비용 등의 직접비 항목을
제외한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후생복지비 등으로, 직접비 성격의 일반관리비라 할 수 있음.
도시
개발법등
- 공사비 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계
액임.
- 경비 라 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성격의 비용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주 : 도시개발법등은 도시개발법 이외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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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순공사비 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으로
사, 도급인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음
- 사업개시시점 이전에 소요된 토지개량비 . 일반적으로 공기업
에서는 토지매입과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므로,
이러한 비용항목이 불필요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이미 오래 전
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개발시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소요된






- 조사비가 용지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비가 토지관련
조사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용지비내에 분류하고 있으나,
조사비는 용지비, 즉 용지매입 내지 보상을 위한 사전 조사 뿐
만 아니라 설계 및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설계비는 조성비내에 포함되어 있음
기타나머지
법등
- 조사비 및 설계비 모두 공사비 내지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




촉진법 - 일반관리비는 간접비 성격임
도시개발법
등
- 공사비 및 기타비용에 별도로 일반관리비를 다룸
- 공사비내 일반관리비는 해당사업에 국한된 비용이며, 기타비용
중 일반관리비는 사업시행자의 관리활동부문의 제비용인지, 해
당사업에 국한된 비용인지 모호함
개발이익환
수법
- 별도의 일반관리비라는 비용항목이 있으며, 이는 해당사업에





- 간접비 성격의 항목은 일반관리비, 간접비용, 판매비 등으로
세분되어 있는 데다 다소 중복적인 부분이 많음
- 판매비 는 해당사업의 마케팅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
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간접비 항목으로 처리되어
마치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비용을 포함하는 오해
의 소지를 보이는 등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음
- 간접비용 은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 등을 감안한 비용으
로서 각종 자본비용 및 부대비용을 간접적으로 반영시키고 있
으나, 비용의 성격상 간접비 성격의 일반관리비와 다소 중복됨
도시개발법
등
- 자본비용, 보험료, 공사중 피해액 등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열
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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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명성, 비용예측의 정확성 문제로 집약된다.
(1) 비용지출의효율성제고











물론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의 질적 수준의 보장은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도시개발비용 중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수준이다. 따라서이비용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절감할수있는부분은사
실상크지않다. 도시개발사업에서비효율성의근본적요인은입지선정과정에서
비롯된다. 사업성을고려하지않은지구지정으로사용가치와 무관한지가의 상
승, 과도한기반시설설치부담등이유발되는것은사업시행자입장에서는부실
경영의요인이될뿐아니라국가적으로는자원의낭비, 외부효과의초래, 사회
경제적 불균형 야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2) 비용분담의형평성제고
그동안의도시개발은사회적형평성의문제를야기하기도하였다. 농사를짓





하게요구만 하는 지방자치단체도있었다. 기반시설비용의분담에 따른 형평성
의문제는사업시행자간에도발생하고있지만이에대한합의를할수있는기준












사회적인 접근과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민간의개발비용은으레블랙박스안에있는것으로사회적으로용인되는듯
한분위기이다. 이러한관행으로는앞으로민간에의한도시개발이활성화될때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은 자명하다. 비용산정과정에서도 근거법규마다 원칙이
부재하고이치에맞지않는측면이많이남아있다. 납득할수있는원칙의마련










적, 재정적 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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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관리방식의 전환
이상의기본전략을실행하기위하여는종전도시개발의관행으로부터의과감






적 전략을 갖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취득과정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시 보다
유연한접근이가능하게될것이다. 한편이와같은비용관리방식은개발사업으
로 인한 수입과 비용측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전제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차원에서도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지
정하기이전에개략적사업성분석을시행하여입지타당성있는지역이지정되
도록하는등의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때주택, 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질적 수준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있다. 이와 같이 비용예측의 합리성을










편 세부적이고 실무적이지만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방안도 있다.
1) 공공의 도시기반시설 부담능력 제고
(1) 기반시설 설치 집행의무강화
앞장에서살펴검토한 바와같이, 어떠한이유에서든사업시행자에게전가되
는기반시설설치비용은결국최종소비자인입주민이부담해야하는몫이되거





설치 및 비용부담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추가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그 현실성을 제고시켜 줄 필요도 있다.
기반시설비용의부담을해당지구에서의개발이익에근거하여부담케하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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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생각해볼수있다. 이경우기존의법규를계속사문화해야한다는문제가
있으며 비용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2장 3절에서제시한예에서평당조성원가 200만원, 18∼25.7평, 용적률 200%,
건축비 250만원을 전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정부가 간선시설 비용의 절반을 분담한다면, 평균적으로 전체 비용의 14.2%를
차지하고있는간선시설비용중사업시행자가부담하고있는 71.5%를 50%수준
으로낮춘다는것이므로전체적으로 3.1%의비용절감효과를갖게되며이는조
성원가를 6만원 낮추어 194%의 용적율로도사업성을 유지할수있게함으로써




이를보완하기위하여, 채권발행, 기금마련등의규정이있으나, 보다현실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관련개발을통해회수된각종공과금성격의비용은해당용도를위하
여지출하도록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 특별회계내에서개발관련부담금을다
른 용도에 우선하여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직접 연계하여 운용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또한주로공기업에게부과되었던부담금과기반시설설치비용은민





가는 약 17%(100.0/ 85.8)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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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손실 등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문제를불식시키고, 투명하고실질적인비용을산정하기 위해서는궁
극적으로 해당사업에 국한되는 프로젝트별 독립회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독립회계를도입함에따라, 사업시행자는여러가지문제에당
면하게 된다. 우선 세금납부의차원에서프로젝트마다개별적으로 세금이적용
될것이며, 불투명한다양한형태의비용이희석되지않고그대로드러나게됨에
따라, 현재보다과다한세금을납부해야하는부담이생길수있다. 또한손실부
분에 대하여는 보전이 없으면서 이익에 대하여만 납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또 공통비용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지역마다 차등화
된, 또는사업장의손익에따라차등화된비용배분이이루어져사업장의손익평
가가크게드러나지않았으나, 프로젝트독립회계에따르면지역별또는사업장
별 개발이익의 차이가 명료해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자금관리상의 문제로서, 프로젝트별 독립회계를 하게 되면,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의자금관리가이루어져야하므로사업시행자의회계관리가번거롭고복잡




하여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독립회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
3 ) 자본비용의 반영
(1) 자본비용의적용이율
앞서언급한바와 같이, 자본비용의계산시적용이율은 개별사업자의재무구
조에따라달라서는안되며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서는한국토





론적으로는 <방안 1>이타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방안 2>가합리적이라제안
한 바 있다15).
여기에서 <방안 2>는타인자본비용과적정이윤은사업시행자의자본구성금액
이 달리 결정되는 데 불과하고 합계금액이 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있다. 더불어, 자본비용은사업시행자마다달리나타날수있는부분이
지만이를개별적으로인정하지않고, 일관된방법에따라계상된부분만인정하
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방안 2>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기자본이든 타인자본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또는정책의변경, 태풍, 해일, 홍수등불가항력
의자연재해,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협의지연등실시계획승인권자가해당







이를 반영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16) 상게서, p.119.






현행대로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그대로 반영하도록한다.
한편자본비용을반영할경우이는그대로 원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마땅히반영되어야할비용을덮어두는것은기업의부실
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4 ) 일관된 비용항목 및 회계기준 마련




필요가 있는 것은 공공이개발비용에 근거하여 공급가격을제한하거나, 공공이
개발비용의일부를보조, 지원하거나, 또는개발비용에근거하여세금이나부담
금 등을 부과하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등인데, 이러한 법들은모두국가나 지자체, 공기
업 등공공부문에서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개발법규이므로, 공익차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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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용지에 조성원가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제정된「도시개발법」은민간사업시행자의택지개발사업을원
활히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법규로서 수익을 완전히 배제시킨 조성원가 논리를
강요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이법에서는 조성원가라는용어대신, 시설설치
에소요된비용 내지 감정평가액 등의용어를사용하고있다. 결국,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가시행할 경우와공공이 시행할경우, 공공시설용지및 임대주택지
등의가격결정이달라질우려가있다. 이러한문제들은관련법상의개정을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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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발비용또는조성원가에근거하여, 공공의보조및지원의비율이나부과금
및 세금의 부과비율 등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 공공이개발비용을근거로하여객관적인비용을결정
해야하기때문에합리적인비용분류체계를취함으로써비용항목의범위와성격
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하고, 투명한 비용항목 및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2) 외국사례 검토
외국에서는 개발사업비의 추정을 위하여 어떤 비용항목구성과 산정기준으로
운용되고있는지알아보고, 차이점및시사점을검토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부동산감정평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가구성항목과 미국의 감
정평가협회(Appraisal Institute : AI)에서 발행한 『부동산감정평가이론(The
Appraisal of Real Estate)』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조달원가항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17).
이 두가지 사례를비교해 놓은 <표 5-1>에서 보면, 국내사례와 다른 몇가지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사용하는비용항목구성에비하여분류체계가단순한데비하
여 세부내역이구체적이다. 국내 항목구성은세부내역을 열거하지 않고 개략적
이고포괄적인항목구성을제시하고있어서사실상어떠한형태로든투입된비
용을모두포함시키고있다. 반면외국사례에서는단순한토지취득비, 공사비, 부
대비용으로 구분하고, 특히 공사비 항목에 구체적인 내역을 열거하고 있다.
17) 한국토지공사, 2000.12,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1, p.44. 여기에서는 이외에도 몇가지 일본과 미국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시 활용되는
택지조성원가구성 항목에 대한 사례가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여 두가지 사례만 재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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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준비비, 가설비, 사업손실방지시설비, 안전
비, 역무비, 기술관리비 및 영선비
현장
관리비







역원보수, 종업원급료수당, 퇴직금, 법정복리비, 수선
유지비, 사무용품비, 통신교통비, 동력용수광열비, 조
사연구비, 광고선전비, 교제비, 기부금, 토지 및 건물
임차료, 감가상각비, 시험연구비상각, 개발비상각, 공
조공과, 보험료, 잡비 등
도급인의 적정이윤













- 원자재, 제품, 설비
- 노임
- 개발에 사용된 설비
- 개발기간 중의 산업안전
- 사무실, 숙소와 일시적인 울타리 설치
- 재료보관시설
- 동력선설치와 편익시설
- 도급업자의 이윤과 간접경비 : 업무감독비, 작
업자보수, 화재와 책임 및 실업보험
- 공사임권
간접비용
- 설계비용, 설계점검, 건축선 및 평탄화를 위한
측량, 환경연구비용
- 감정평가, 컨설팅, 회계, 법률 수수료
- 토지투자에 따른 비용과 개발기간 동안 계약지
불액(저당금융을 얻었을 경우, 할인점, 금융수수
료, 서비스료, 건축대부에 대한 이자 포함)
- 개발기간 중 위험보험료와 종가세
- 개발완료후 분양 완료되기 전까지 부동산 투자
에 따르는 비용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12, 택지조성원가산정기준및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1,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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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당개발사업에한정된비용항목구성으로이루어져있다. 간접비라하
더라도, 조성공사비중에서 직접 공사에지출되지않는내역으로구성되어있으
며, 부대비용역시해당개발사업과관련되는비용항목이다. 반면, 국내사례에




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항목구성에있어서, 실질적인비용항목을중심으로분류체계를갖






하게 하는 수준으로 한다.
둘째, 개발비용은 개발이윤을 제외한 투입원가임을 감안하여 그 비용항목의
범위에 자본비용과도급인의이윤을 포함시키되, 개발부담금 및양도소득세 등
개발이윤에 대하여부과되는공과금 성격의비용은 제외하도록하고, 회계상의
범위는 해당사업에 국한되는 프로젝트별 독립회계로 한다.
셋째, 비용의추정과정산과정상의일관성과용이성등을감안하여시설및공
사유형별로구분하여작성하도록한다. 즉기반시설설치비용이명료하게나타







적인 측면의 비용항목이명확히 드러나게 되고, 비용분담 내지부담 등 어떠한
경우도 일관된 시스템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용지비
용지비와관련된비용항목에대하여, 다양한세부비용항목의차이를일관성






위하여 용지비라고 통일하여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용지비내 세부 항목에는 용지매입비(소지비), 지장물 등의 보상비(실농보상,
영업보상비, 지장물보상비등), 이주대책비(이사비, 주거비, 주거대책비등), 토지
구입관련각종세금및 부담금등법정부대비와 기타토지취득및각종보상시
발생하는 부대경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② 조성비
일반적으로조성비에는택지조성에소요되는직·간접공사비, 도급인의적정
이윤및 일반관리비등이 포함된다18). 우선, 조성비, 조성공사비 및공사비라는
18) 한국토지공사, 2000.12,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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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세부항목의분류체계를통일함에있어서, 중분류상에서 공사비 라는구
체적인항목으로구분할경우, 별도의조사비및설계비등의비용항목을포함하
기 곤란하여 분류항목이 지나치게 세분되고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조성비내지조성공사비라하여중분류를비교적단순하게하고세부항목으로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측량비, 법정부대비용및기타부대비용등을다루도록
한다.
각 세부항목의 산정원칙은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근거하도록 한다. 공사비는











동 부분의 공통비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때일반관리비는「국가계약법」의규정에따른표준비용을초과하지못하
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마다 일반관리비의 지출여건이 다양하므로, 이를 개별적
으로인정하는데에형평성의문제가제기되므로, 이와같은상한선을정하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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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일관된비용항목체계의확립(안)









-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이사비, 주거
비, 주거대책비, 실농보상, 영업보상비 등)
법정
부대비용
- 각종 부담금 :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




- 소모성 부대비(해당 개발사업에 소요된 조
사비, 용지매수 신문광고료, 소송비용, 평
가수수료 등) 및 업무추진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인건비
조성비
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도급인의 이윤
조사비
- 당해 개발사업에 소요된 조사 및 측량 등
의 비용,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에 소요된 설계 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측량비 - 측량법 규정 준용
법정
부대비용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기타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준용
판매비 - 광고선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
자본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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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비용관리를 위하여는 정확한 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개발비용의문제는바로우리도시개발의문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근
본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난맥상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목표원가주의등 비용관리방식의전환
이란결국우리의도시개발이지향해야하는계획적개발의정신과맞닿아있다.
따라서이에대한구체적실천방안에대하여는도시계획분야에서의후속연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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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도시개발비용지출의효율성, 분담의형평성, 예측및산정의신
뢰성과정확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용지매입가격결정의객관성확립및







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려가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
두번째로는과거비용자료에대한계량적분석에한계가있었다. 도시개발에
대한원단위비용을산출하고검증하는것은당초연구목적과범위를벗어난것
이었지만, 특정공기업의택지개발사업의 출간된자료만으로 이미 드러난도시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근거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있었다. 민간기업의









다는 것은 용지비와 기반시설비용의 결정과정에 임의성이 높다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연구는사업시행자입장에서의재무적비용에국한되었지만도시개발에따
른 재정적 비용과 사회 경제적 비용, 그리고 편익 등에 대한 연구가 궤를 같이
하여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개발의제약여건과초래되는결과에대한명
확한 인식은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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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rban Development Cost Structure
Jae Yoon Y oo and Young - Hyo J in
Urban development in the past has been criticized on its unbalanced pursuit
for the quantitative objectives like increasing housing supply which generated
the side effects such as high-density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The
profitability-oriented strategy to cover the huge development costs has been
pointed out to be the main reason of the problems.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development
costs and the urban development should be identified. Cost generating and
sharing process should be explored and data about the performed projects
should be analyzed. In addition, legislations and situations related with
development costs should be stud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processes of spending, sharing, accounting and forecasting
of urban development costs and to provide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sound urban developments.
The study is composed of introduction, four main chapters, and conclusion.
SUMMARY 95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s, purpose, scope, and main contents of
the study. Chapter 2 discusses the concept of urban development cost, its
composition, accounting methods, and some statistics based on the historical
data of performed projects.
Average construction cost has been estimated to be 307,000 won per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36 development projects by Korea Land
Development Authority during the period of 1994∼1998. Average construction
cost of capital districts area has been appeared to be 357,000 won per ㎡ and
that of non capital districts area be 286,000 won per ㎡ which is cheaper than
the former by 71,000 w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land cost among the total
expenditure is about 60% and that of construction cost is about 30%.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apital districts area and non capital districts
area. The proportion of indirect cost is appeared to be about 6% and other
costs such as direct expenditure, moving compensation cost, marketing cost,
general management cost, and indirect cost are not significant. The proportion
of infrastructure cost is about 14.2%. The proportion of infrastructure cost in
capital districts area(26.5%) is higher than that of non capital districts
area(9.5%). It may be explained by the stronger development demand of the
capital districts. The Korea Land Development Authority has been appeared
to share 71.5% of infrasture costs. The sharing ratio of the authority in Capital
districts area is 77.1% and that of non capital districts area is 44.7%.
Chapter 3 analyzes the impacts on urban development costs by urban
development and the impacts on urban development by urban development
costs. First, the cost flows following the urban development procedures are
explored to understand the impacts on urban development costs by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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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he impacts by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re also discussed.
That is, the cost changes by development authotiry, location, scale,
development methods, period, and financing are analyzed.
The impacts on urban development by urban development costs are
explained with the profitability structure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under
the premises about price regulation, policy objectives, development regulations
after the objectives and performances of urban development are discussed. In
turn, the path on which high-density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occured
by the cost increase is found out.
In chapter 4, problems are analyzed in two parts, which are the cost
generating and sharing process and forecasting and accounting process. First,
in the cost generating and sharing process, problems are issued focusing on
land cost and infrastructure cost. Land cost increasing process on time and
spatial dimension is investigated. Currently land cost is legislated to be
evaluated based on the public announced land pric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eal compensation price and public announced land price
is estimated to be 0.3563 in rice paddy, 0.2202 in dry field, 0.0324 in building
lot, and 0.1455 in forest exposing irregularity in land price determination
process.
Although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to determine the share of
infrastructure costs are clarified in the current regulations, the unbalanced
burden on developers and the excessive demand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e usual in practices, which affect the performances of urban
developments.
In the forecasting and accounting process of the urban development costs,
irrationality of the accounting methods of construction cost and indirec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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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nsparency problems caused by the inconsistent and confused cost items
are pointed out. In addition, difficulties in forecasting are caused by the
tendency to underestimate, lack of experiences and know-hows, and
uncertainty.
Chapter 5 suggests four basic guidelines such as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expenditures, improvement of equity in sharing costs,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accounting costs, and improvement of accuracy in forecasting
costs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o do this, the direction of cost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changed basically. The change should include
the developers' strategies like the introduction of cost objective strategy and
the public role for the feasibility analysis about appointing the expected
urbanized district and establishing clearer guidelines about land cost and
infrastructure cost.
At last chapter 6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mentions the
















의 용도, 공급의 절








에 있어서 그 가격
을 택지조성원가이
하로 할 수 있다.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
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택지조성원가산정표










직 접 경 비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기타 일반관
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










주 : 간접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업외의 수익이 영업외
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택지조성원
가에서 공제하고, 영업외의 수익이 영업외의 비용에 미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
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
국전기통신공사
②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
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
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간선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
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
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
는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
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대지를 말한
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대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하
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
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시기를 명시하여 당
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
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
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
시설설치 의무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제54조 (도시개발 구역의 시설설치 등)
①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
방자치단체
2.전기시설 ·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
역난방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전기 ·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통신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9조의 규
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일(지정권자
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의 공사를 완료하는 때를 말한다)까
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
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 · 하
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당해 설치비
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당해 도로 또는 상 · 하수도설
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61조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로 :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도로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도시계
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
로법상의 국도 ·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
방도일 것
2.상하수도시설 : 도시개발구역안의 상하수
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전기시설 :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
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이
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
개별필지"라 한다)의경계선까지의 전기시
설
4.가스공급시설 :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
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
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을 제외
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
터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6.지역난방시설 :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도시개
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
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부록: 도시개발비용 관련법규 103
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
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 · 도지사가 관
할외의 시 · 군 · 구에 비용을 부
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 ·
군 · 구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
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②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
치단체와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
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
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시 · 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시 · 군 · 구를 관할하는 시 · 도
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
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
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
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
시개발사업의 조사 ·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
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
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
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 송부하여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 ·
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
통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5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
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
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이자
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수
있다.
제6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
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
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
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②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공동구
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되
어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
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
용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조사 · 측
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 ·
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
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 (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
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
만,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전
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7조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서의 보
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한다.
1.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
는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가. 항만 · 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 공원 · 녹지의 조성비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 도시개발구역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사. 기타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
법상공공시설의 공사비
2.법 제11조제1항제1호외의 시행자에 대하
여는 제1호 각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시행자에 대하여
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
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
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부록: 도시개발비용 관련법규 105
법 시행령
제59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3.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
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
액
5.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 징
수된 과태료
6.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에 귀속되는 과밀
부담금중 당해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당해 지방




9.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
수액중 대통영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제60조 (특별회계의 운용)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도시기반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
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4.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원
리금의 상환
5.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
전을 위한 조사 · 연구비
6.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관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









원금은 5연, 이자는 2연으
로 한다.
④도시개발채권의 이율 ·
발행방법 · 발행절차 ·
상환 · 발행사무취급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7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은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시 · 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5.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도시개발채





4.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73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
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 ·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
년 내지 10년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
은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증
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
원으로 한다.
⑤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상환·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
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
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
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거
나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을





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시설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
발구역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를 필
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다.
④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
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
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기반시
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
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4조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
법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
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6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제65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①지정권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
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
시설의 비용을 2 이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
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원
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
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는 도시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실시
계획인가시의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도시기
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청
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계획
을 변경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추가 설
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
과할 수 있다.
④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
구역밖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62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한 공사비 · 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5] 비용산정기준(제27조관련)
1. 공사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
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당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
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설계비
당해 도시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 보상비
당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 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기타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기간
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도시기반시설설치의 인가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당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을 말한다.
※ 비고 : 제5호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
로·용수 등 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라. 문화재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지정권자가 도시기반시설설치의 시행기
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
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도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
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6.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
로 · 전력 · 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
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시설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항만 · 도로 · 용수
시설 · 철도 · 통신 · 전기시
설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
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
· 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항만·도로 및 철도






6.기타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
설
제27조의2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시행자에게 도로 · 공원
· 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
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
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
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
정과 부담기준 ·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시설부담금)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도시계획법




4.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제
40조제5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
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
으로 한다.
③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시설물의 소유자
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
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
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2인이상의 경우 당해 산업단지에 설치하
는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
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
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
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
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
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
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설치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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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
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다른 공사 또
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
준 ·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이용자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
시설의 명칭 · 건설비용의 총액 · 부
담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및 납부
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
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
할 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총액은 제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4조 (원인자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
서 또는 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납
부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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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발한 토지 · 시설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
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
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
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로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사업시행자가 처분업
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이공단
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
시설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
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임대방법·
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
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
장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
하여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따
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
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
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
을 조성원가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
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
가 액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
로 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
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단
지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 격은 조성원가로 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용지·이주택지·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
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
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
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
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공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
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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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사비 :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
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
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설계비 :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설계
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
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보상비 :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
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
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등 토지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
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기타 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
격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
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동기간을 포
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
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산업단지개발사
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등 당해 산업
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소
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
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
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
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
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





⑨ 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
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
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
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
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야 한다.
⑪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
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
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
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
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
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
로 · 철도 · 항만 · 용수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
③유통단지안의 전기시설 · 전기통신
설비 ·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
시설은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전기 · 전기통신 · 가
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
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6.기타 유통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시설
제28조 (전기시설등의 설치)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전기시설 · 전기통신설비 ·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
설 · 전기통신설비 · 가스공급시설 또
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게 도로 · 공원 · 녹지 기타
대통영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
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
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
용의 범위안에서 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존치시설의 소유자
나 개발후 토지 · 시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
금의 산정기준 · 징수방법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령으
로 정한다
제30조 (시설부담금)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
한다.
1.유통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유통단지안의 공원 및 녹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7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
행자가 2인이상인 경우 당해 유통단지에 설치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당해 유통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 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
한다)에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
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
에는 공공시설의 위치·설치목적·이용상황·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시설물의 소유
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
설부담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 시설
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⑥시행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를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
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
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부록: 도시개발비용 관련법규 117
법 시행령
제25조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
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
준 ·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이용자부담금)
①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용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시
설의 명칭, 건설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
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
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
에는 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
원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총액은 제
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2조 (원인자부담금)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
서 또는 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①시행자는 개발한 토지 · 시설등을 유통
시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시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지역여건 및 유통시설용지수급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 조사
비 · 설계비 ·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공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및 이
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조사비 :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
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
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설계비 :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설계
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
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보상비 : 당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하
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
하지 아니한 건물 · 입목 · 영업권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기타 비용 : 다음 각목의 비용의 합계액
을 말한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
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다.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정
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등 당해 유통단
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소요
된 비용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이윤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행공사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한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
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유통단지의 입주수요와 지역간 균
형발전의 촉진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⑤ 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유통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유
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
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시설등의 분양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
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시
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
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
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
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
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
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
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
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
을 결정하여야 한다.
1.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
한 가격. 이 경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
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
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
정한 가격
4.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
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
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예정가격
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
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
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
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
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
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재료비: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
에 소요되는 규격별재료량에 그 단위당가격을
곱한 금액
2.노무비: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
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
한 금액
3.경비: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이윤:노무비·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
한다.
1.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
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
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 ·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
한 자로서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
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중략)
12. 용역 : 100분의 5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
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 100분의 15
...(중략)
4. 용역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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